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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을 통해 평등·공정·정의를 말하다

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 01

장애모델과 사회정책 그리고 사회적 질

: 배제의 장애정책을 넘어 포함의 장애정책으로*1)

박보영**2)

Ⅰ.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장애는 곧 ‘천형’(天刑)과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사회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치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에 불거진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게 누구든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갖는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자 헌법적 가치임에도 장애인 특수교육 시설―그런 교육권의 구현이 누구보다 절실한 사회

적 약자를 위한 교육시설인―을 일종의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강력히 

거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선 아직도 장애가 개인의 비극, 또는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사회적 인프라 역시 아직 많이 미비하여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반해 서구 사회의 경우 장애인들이 버스나 지

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의 도움 없이 장

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나 법제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미 1990년대에 장애차별금지법 등의 제도화를 완비했으며, 유

엔도 1990년대 말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조하고 있

* ‘배제의 장애정책’, ‘포함의 장애정책’이란 표현은 박형진(2012)의 연구 ‘배제와 포함의 복지

정치’에서 차용한 것이다.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socp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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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구 사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단순히 그들이 복지선진국이기 때문인가?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서구 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법제화가 잘 구비되어 있는 건 서구의 정책지향

(policy orientation)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그건 

바로 서구의 장애정책 패러다임이 우리와 달리 의료적 모델보다는 사회적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

이다. 정책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것은 정책의 지향은 물론 정책을 구성하는 패키지, 즉 정책수단

과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와 관련된 법제화나 인프라를 추진함에 있어 그 

방향성이나 문제의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정책은 서구의 주된 정책 패러다임인 사회적 모델과 일정 거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한국은 2008년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여전히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정책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평을 받는다.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정책은 전문가집단(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이 주도권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치료와 행동수정에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목적을 둔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장애정책은 사회

적 모델이 강조하듯 장애의 사회적 맥락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클라이언트(장애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장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정책에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모델과 같은 정

책 패러다임은 장애에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실 사회적 모델의 기획은 장애인 

뿐 아니라 제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억압기제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당하

는 차별과 배제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애정책 분야에 사회적 모델 패러다

임이 적극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적 모델의 기획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한국의 여타 사

회정책으로 파급·확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배제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는 ‘포용적 사회정책’(inclusive social policy)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용시설 중심의 한국 장애정책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회적 모델의 이식 가능성

은 없는 것인가? 즉 장애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 가능성은 없는 것인

가?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같은 시도가 

한국 사회정책에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전

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모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장애정책의 패러다

임으로 작동했던 의료적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모델의 특성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하여 현행 정책들 중 사회적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장애 문제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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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될지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Ⅱ. 장애모델과 장애의 인식 :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1)

1. 의료적 모델 : 배제의 장애정책

장애의 사회적 맥락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장애정책 패러다임이 출현하기 전 장애정책의 

기본적인 지향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이다. 그런 점에서 의료적 모델

은 장애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의료적 모델은 ‘의료전문가에 의한 

개별적 치료’를 요체로 한다. 의료적 보호를 장애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장애를 근본적

으로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며, 장애인 개인의 적응력을 높여 그들

의 행동변화나 행동수정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문상민, 2007).

의료적 모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은 장애가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료

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특징으로 본다. 그래서 의료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의학적 개입

이 필요한 결함이나 질병으로 간주한다. 즉 장애가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적 모델에선 장애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따른 결과물일 뿐,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된다. 바꿔 말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즉 사회가 장애

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진다는 사실이 희석돼 버리는 것이다(서용석 외, 2008: 83-84).

사실 이 같은 의료적 모델의 뿌리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세기 들어 자본주의적 산

업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나태하며 가족들의 생산활동을 가로막

는” 존재로 취급되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은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사

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장애를 단지 개인의 불행 정도로 치부하게끔 만들었다. 즉 장애가 사회적 

현상이나 집단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다보니 장애에 대한 사

회적 개입, 즉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재활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그룹(예컨대 의료전문

가, 관료 등)에 의해 주도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그룹, 특히 의료전문가가 전권을 행사하

1) 장애를 규정하는 데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장애 패러다임에는 (여기서 논의하는) 의료적 모

델과 사회적 모델 외에도 정치경제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 정치경제 모델은 마르크스주의

(Marxism)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소외와 계급관계를 통해 장애 문제를 논의한다. 정치

경제 모델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장애 패러다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

을 때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하나로 분류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실제 

장애정책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애의 정치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는 제외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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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급자 중심의 재활’이 태동 및 발전하게 된다. 장애 문제의 핵심을 개인의 신체적 손상과 

그로 인한 직업기술의 부족으로 보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치료 또는 행동변화를 장애 문제 해

결의 열쇠로 보는 장애정책 패러다임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박형진, 2012: 61-62).

이 같은 공급자 중심의 장애정책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

을 미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장애정책은 기본적으로 의료적 모델에 기초해 있

기 때문에 장애의 원인을 정상적인 신체를 갖지 못한 개인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되면 비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 문제의 시작이 정상적인 신체를 갖지 못한 개인으로부터 비롯된

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서용석 외, 2008: 84).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내면화는 장애인에 대한 사

회적 배제로 귀결되기 쉽다. 한편에서는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 또는 배제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고, 다른 한편에선 장애인들로 하여금 배제나 차별에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이 같은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구현된 대표적 사례를 꼽으라면 아마도 근대사회

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보호’라는 미명 하에 환

자도, 그렇다고 범죄자도 아닌 ‘비정상인’으로서의 장애인을 수용·관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이

다(Foucault, 2001: 52-53). ‘이상한’ 신체를 가진 사람은 사회의 규칙을 따를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은 당장에는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질서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격리·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Le Breton, 2003: 9-12, 160-163). 요컨대,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라는 조

치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일반 시민들 중심의 주류사회에 짐만 되는 존재이거나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배제’를 키워드로 하는, 즉 장애인을 일반 시민에 포함시

키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주류사회에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박형진, 2012: 63-65).

2. 사회적 모델 : 포함의 장애정책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의료적 모델로 대변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 패러다임은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치료와 장애인에 대한 관리(통제)를 중핵으로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공급

자 중심의 장애 패러다임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큰 비판으로는 앞서도 논의했듯 

‘보호·관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장애인에 대한 통제와 그것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속

적·주변적 존재로 위치 지운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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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같은 공급자 중심의 장애 패러다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격이 바로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이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라는 기본 전제 하에 “장애는 장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장애이게끔 하는 그 사회

의 구조와 환경이 문제다”라고 주장한다(Finkelstein, 1996). 쉽게 말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를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모델은 장애란 전문가의 진단이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료적 모델의 

관점을 거부한다.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장애인이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의 형태로 장애

를 경험하는 순간 비로소 장애가 ‘되는’―바꿔 말해, 장애로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는 의료전문가에게 개별적인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 구조나 환경을 변화시켜야만 비로소 해

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다. 그래서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인이 케어와 치료의 ‘대상’이 아

니라 결정과 선택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사회적 모델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장애화’되는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료적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간다(문상민, 2007). 이런 점에서 의료적 모델이 

공급자 중심의 장애 패러다임이었다면 사회적 모델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 패러다임’이라고 호

명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정책의 면면을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일례로 

사회적 모델이 큰 힘을 얻으면서 다양한 장애정책들, 예컨대 의학적 기준에 의거한 장애등급제 

폐지, 일반적 노동시장정책에 통합된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차별과 배제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이 새롭게 실시되었다(이소영, 2011).

<표 1>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비교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이론적 배경 개인비극이론 사회억압이론

문제의 소재 개인적 문제 사회적 문제

해결책 개인적 치료 사회적 행위

목표 의학적 치료 자립

서비스 주체 전문가 주도 개인적·집합적 책임

판단기준 전문가의 의견 장애인의 경험

차별근거 편견 차별

기본관점 케어(care) 권리

장애인의 역할 통제의 대상 선택의 주체

권리구제 개인적 적응 사회적 변화

*자료 : Michael Oliver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서용석 외(2008), p. 8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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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들은 현 장애정책이 의료적 재활 및 수용보호에서 ‘권리증진’이라는 통합적 사회정

책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정확히는 장애인들에게도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일반 시민

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 최대한 그들의 기회의 평등을 높여주자는 새로운 정책지향이 나타

난 것이다. 바꿔 말해, 장애를 차이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장애인들에

게도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성원권을 부여하자는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장애인

들의 ‘인정투쟁’(Honneth, 2011)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게 수요자 중심 장애정책의 골자

인 것이다.

실제로 근자에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정책들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를테

면 사회구조적인 환경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장애인의 사회권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정책적 조치, 즉 장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권리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

은 1996년 7월 <Community Disability Strategy>를 발표하고 ‘권리에 근거한 장애전략’을 채택

한다. 이 전략은 자선보다는 권리를, 강제규범에 의한 조정보다는 조화에 의한 차이의 통합을 강

조한다. 즉 장애인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제공하여 주류사회에 통합 및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을 천

명한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1997년 6월과 7월에 잇달아 발표한 <암스테르담 조약>과 <아젠

다 2000>에서 장애정책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강령을 발표한다. 이 두 가지는 공히 모두 ‘배리

어 프리’(barrier-free)를 새로운 장애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자 그대로 장애인의 기

회의 평등과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일련의 사회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게 새로운 장애정책의 요

체라는 것이다(서용석 외, 2008: 87-91; 이규영, 2001; 유임수, 1998).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사회적 모델로 대변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 패러다임은 ‘통합’과 ‘포

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권리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코자 한다. 이는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성원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략 세 가지 함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이념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은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이념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통합·

포함의 가치를 내건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격리·보호해야 할 의존적 존

재로 보기보다는 그들이 겪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 한 명 한 명을 독립적(동등한) 시

민으로 대해야 한다”(네이버 사회복지학사전 참조)는 노멀라이제이션 이념과 동일한 지향을 갖

는다.

둘째, 정책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정책은 ‘자립’에 필요한 권리들, 예컨대 선

택권과 자기결정권, 탈시설화, 노동권, 주거권 등을 그 핵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박형진, 2012: 

67). 장애인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자립’

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술한 권리들을 담보 또는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들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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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 발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 패러다임에 

비해 훨씬 복지친화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

심 패러다임에서 간과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주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권 증진 및 보

장에 크게 기여한다(Marks, 1999; Waddington and Diller, 2000)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Ⅲ.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 가능성

1. 재활

1)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

장애 인식의 변화에 조응하여 재활서비스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재활서비스는 말 

그대로 ‘재활’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었다. 재활 패러다임은 전문가주의와 의료적 조치에 의한 

신체기능의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료적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근자에 주목을 

받고 있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

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선 자립생활 패러다임 하

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관련 민간단체들(예컨대 자립생활센터 등)이 주

도한 자립생활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주요 내용은 재활 패러다임과의 비교를 통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우선, 재활 패러다임은 기존에 장애에 대한 인식은 물론 재활서비스의 방향까지 좌우하는 지

배적인 패러다임이었다.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 분야에서 두루 나타난다. 재활 패러다임에서 장

애의 문제는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장애인 개인이 변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치료사, 재활상담가 등 전문가의 지시 및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

러한 재활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의 역할은 환자나 클라이언트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재활의 성공

여부는 장애인이 전문가에 의해 규정된 치료체계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본다

(DeJong, 1979: 17).

반면,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의료적 재활이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장애의 문제는 환경과 재활과정 안에 있다. 그리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의 궁극적인 문제점

이 의사와 환자,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형성되는 의존성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재활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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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이 아니며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이 주체적 존재가 되기 위

해서는 소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권익옹호, 동

료상담, 자조, 소비자 통제 등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eJong, 1979: 18-22; Rodgers, 1998; 

Nadash, 1998).

<표 2>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비교

재활 패러다임 자립생활 패러다임

문제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부족 전문가, 친지 등에의 의존

문제위치 개인 환경과 재활과정

문제해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 자조, 옹호, 소비자 

통제

사회적 역할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자(관리자) 전문가 소비자

최종목표
최대한의 일상생활 활동, 

유급취업
독립적 생활

        *자료: DeJong (1979), “Independent Living”, pp. 18-19

2)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사회적 모델은 재활 현장에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장애인의 권리 강화 등과 관련하여 큰 주

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장애인의 재활과정에 함께하는 지

역사회중심재활(CBR)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기본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사회 내

의 장애발생 예방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재활·복지서비스의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즉 지역사회

가 재활사업의 전초기지로서 정부의 재활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한다. 예컨대 장애인의 가족, 이웃, 친구 등을 훈련시켜 

재활사업에 참여시킨다. 셋째,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최적화된 재활기술을 

활용한다(전용호, 2000: 432-451; 박옥희, 2001: 67-69; Rodger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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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의 국가적 적용 :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구 분 바람직한 방법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추진주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확산

민간 기구가 주체

시범사업으로 수행

추진방법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발전

→ 2, 3차 후송의뢰체계와 연계

전문서비스 우선 발전

→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기관
지역사회 일차의료체계 및 

유관기관과 통합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 투자 

→ 기존 체계와 독립적으로 수행

지역사회 역할 자발적 참여와 적절한 책임 분담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인 역할

각국 적용방법 각국의 상황에 맞는 모델 개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되풀이하거나 자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도입

     *자료 : 이달엽(2001), “통합된 사회를 향한 CBR의 현황, 전망, 과제”

한국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은 대략 1980년대 중반에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5년 도시

영세민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을 실시되었으며, 1992년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이 설치되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은 그 특성상 해당 지

역의 장애인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주로 관련사업

팀이 지역사회중심재활을 담당했으며, 이 사업팀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로 장애인복지관

의 부설 조직(센터)으로 운영되었고 그 후엔 장애인복지관의 본 조직에 기능팀으로 전환되었다

(이달엽, 2001).

<표 4> 한국의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추진과정

구 분 주요 추진기관 추진기관

보건사회부 시범사업 한국장애자재활협회 1985년∼1988년

민간기관 시범사업 전주예수병원 1987년∼1991년

1차 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조직

국립재활원 지원
1993년 이후

행정·복지기관
읍·면·동 사무소 1987년 이후

(장애인)복지관 1992년 이후

         *자료 : 이달엽(2001)을 기초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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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현대사회에서 직업(고용)은 장애인에게든, 비장애인에게든 막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 사람의 소

득 및 사회적 지위가 직업(고용)에 의해 결정되며, 한 개인의 안녕과 생계·생존, 사회적 상호작

용 등이 직업생활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이라는 정책수단이 장애인의 사회통합

과 노멀라이제이션에 갖는 의미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델에 기초한 장애인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류하지 않는 고용’(employment 

without categorization)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

(Bolderson and Mabbett, 2000).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통해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가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적 모델을 장

애인고용에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Scotch, 2000).

장애인고용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2) 첫째, 강제

적인 고용, 즉 할당제도(quota schemes)다. 상당수의 장애인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

며, 이를 위반 시 고용주들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인권법 또는 반차별법

(anti-discrimination law)이다. 고용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것이다. 고용

차별을 받은 장애인은 권리구제 위원회 또는 법원,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다. 셋째, 동등기

회 또는 고용평등 프로그램이다. 고용주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작업수행에 방해가 되는 작업장 시설물은 제거해야 한다. 넷째, 고용보호

(protection against dismissal)다. 독일,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고용주가 장애인

을 비롯한 피고용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Thornton and Lunt, 1998).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유럽의 강제고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크게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으로 나뉜다. 우선, 일반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에 기초하여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이며, 2017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도 의무고용의 의무를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

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

2) 반차별과 강제고용은 모두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

여 유럽연합 국가들과 영미권 국가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강제

고용, 특히 장애인고용 할당제도(quota schemes)을 선호하는 반면, 영미권 국가들은 반차별법

(anti-discrimination law)을 선호한다. 유럽의 강제고용 전통은 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보상으로

부터 비롯된 경향이 있고, 영미권의 반차별법은 개인의 권리 증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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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관련하여 각종 제재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를테면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상회

할 경우엔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으나, 이에 미달할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네이버 두산백과 참조).

다음으로, 보호고용은 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보호작업장은 대개 장애인 수용시설이

나 이용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 수용시설의 부설 보호

작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장애인 수용시설

이 보호작업장 설치에 나선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보면 

정신·지체가 가장 많고, 지체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등급으로 봤을 때는 

1∼3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의 생산형태는 대개 자가생산과 하청생산이며, 

생산직종은 단순제조업, 가공처리, 목공, 기계금속, 전기전자조립 등이다. 

3. 교육

교육은 사회적 모델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 정책수단이다. 첫째, 모든 정책

수단 중에서도 사회적 모델의 적용이 가장 시급한 분야이다. 둘째, 현 장애정책들 중 사회적 모

델의 기획이 상대적으로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분야이다. 셋째, 사회적 모델 적용 시 타 사회

정책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도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이다. 교육이 이 같

은 중요성들을 갖는 건 무엇보다 교육이 헌법상의 기본권이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석이

기 때문이며, 아울러 통합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이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한 

대전제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을 꼽으라면 통합교육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통합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3) 특수교육법은 제1조에 법제정의 목적을 ‘장애인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

공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게 통합교육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장애인은 일반인과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24조)고 명시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국제적으로도 

통합교육의 실시를 공표하였다. 요컨대, 한국은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통합교육의 법제화

를 완료한 상태다.

3) 한국의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분리교육―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로 분리하는―보다는 

통합교육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시사IN, 제525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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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국사회에서 통합교육은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데, 통합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통합교육이 주

창되기 시작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면, 1990년대 이후엔 한 개인이 지닐 수 있는 폭넓은 배경―예컨대 인종, 문화, 언어 등―의 차

이 및 다양성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점차 그 개념이 확장돼 왔다(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

과 참조).4)

한국에서 통합교육의 성격은 대략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합교육의 기본 가치는 

학생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즉 학생 개인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에 의해 일반학교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통합교육의 시작은 장애학생이 자신이 거주

하는 지역의 일반학교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것이다. 셋째, 통합교육은 일반

학교 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여가생활, 직업훈련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

다. 넷째, 통합교육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라는 이분법적 교육체계를 지양하고 양자 간의 긴밀

한 연계가 이루어지는 일원화된 교육체계를 지향한다. 다섯째, 통합교육은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

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분리교육에선 이룰 수 없었던 교육적 성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섯째, 통합교육은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여타 전문가그룹, 학생,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특히 양질의 통합교육 제공을 위해선 특수교

사와 일반교사 간의 책무성·전문성 공유가 절실히 요구된다.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배치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기인한 바 크다. 실제로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52.6%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실은 일반학교의 연도별 특수학급 수 추이를 보더라도 잘 방증된

다. 2000년 3,802개였던 특수학급 수는 2006년 5,204개로 늘어났고, 2010년 7,792개로 늘어났으

며, 2015년엔 9,868개로 늘어났다. 또한 특수학급의 학생 수도 2001년 26,815명이었던 것이 2005

년 29,803명, 2010년 42,021명, 2015년 46,351명으로 늘어났다(황정원, 2015: 129).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기는 하지

만5), 통합교육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선택지를 넓혔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

4) 이하의 내용은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통합교육’을 참조하였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6174&cid=46615&categoryId=46615 (검색일: 2017.10.24. 02:12)

5) 이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는 한 주간지 인터뷰에서 통합교육의 현실적 어려움

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특수교육법상 장애 학생을 받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보조 

인력을 지원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보조 선생님 한 명 배치하기가 어렵다. 

입시 위주 공교육 현실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특수학교를 택하거나, 반대로 특수

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로 밀려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결국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어느 것도 제

대로 되지 않고 있다.”(시사IN, 제525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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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또한, 일반학교는 비장애학생을 교육하는 곳이고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라

는 이분법을 희석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교육이 나름의 의의를 갖는 건, 학

교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성원권을 갖는다는 점이다―이 점은 인

정투쟁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를테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비장

애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

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한다. 한편 장애학생들은 교우관계 형성 등을 통해 몸이 불편해

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그와 관계된 방법도 체득

하게 된다.

4.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활동 지원

상기의 정책수단들 외에도 생활환경개선이나 소득지원·활동지원 등도 사회적 모델이 구현될 

수 있는 좋은 정책수단이라고 보여진다. 먼저, 생활환경 개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모델과 매우 밀접히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환경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환경의 제

거 내지 개선이 장애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 기초

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 4월 제정된 편의증진법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게 법

의 주된 목적이자 취지이다. 

편의증진법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과 시기,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존시설물 보수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이승기 외, 2016: 48-49; 박옥희, 2001: 331-337). 첫째, 편의시설 설

치 대상은 ① 도로, 공원,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② 10세대 이상의 공동주

택, ③ 버스, 도시철도 및 철도차량 등의 교통수단, ④ 통신시설 등이다. 둘째, 편의시설 설치 시

기는 ①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시, ②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시설의 변경 시, ③ 공공건물, 공

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이전, 수선, 용도변경 시, ④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의 구입, 설치 시 등이다. 셋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존시설 보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공공시설은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횡단보도, 정부청사, 읍면동 사무소, 종합병

원,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특수학교, 버스터미널, 공항시

설, 항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②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조성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교육사업, 장애인특별운송사업, 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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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사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소득지원과 활동지원도 사회적 모델과 그 맥이 닿아있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모델에선 장애인의 주체성, 즉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그런

데 장애인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증진은 진공상태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생계안

정이나 자립생활 같은 일정한 현실조건이 충족될 때 사회적 모델의 기획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생계안정과 직결된 소득지원사업과 활동지원사업은 사회

적 모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

인연금법>은 기존의 장애수당으로는 자립생활 및 생계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중증장애인들의 요

구에 따라 도입되었다. 중증장애인들은 ‘무기여 장애인연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저학력, 저임금, 실업 등 생계상의 각종 어려움에 노출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은 기존의 소득지원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 이를테면 기존의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이 장애인

연금(중증장애인 대상)과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장

애인연금이며, 장애인연금은 무기여 연금의 형태를 띠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의 기초생

활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이고, 기초급여(소득보전)와 부가급여(수당)로 구성된다(이승기 외, 2016: 53-54; 박수경, 2012: 

213-214).

한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사회활동 욕구와 자립생활운동이 만나면서 시작된 사

업이다. 현재 활동지원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활동지원법)이다. 하지만 활동지원법이 처음부터 활동보조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아니었다. 제도의 시작은 중증지체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에 정부가 응답하면서 시

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2000년대 중증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자립생활운동이 전개된 바 있는데, 

이때 자립생활운동을 이끌던 중증지체장애인들의 최우선 과제는 물리적 제약 문제를 푸는 것이었

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결과 활동보조사업이 도입되었

다.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 정부는 2005년 4월 전국의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정해 시범

사업에 들어갔고,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1급 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 대상의 ‘장

애인활동보조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노인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그래서 2011년 활동지원법 제정이 이

루어졌고, 그 결과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에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가 추가된 현행 활동

보조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이승기 외, 20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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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을 대신하여 : 포용적 사회와 사회의 질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와 관련하여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 가능성을 탐문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모델이 새 장애정책 패러

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현행 장애정책들 중에서도 사회적 모델

과의 친화성이 높은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모델과의 친화성이 

높은 정책들의 경우,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했을 때 사회적 모델의 안착 가능성을 가늠

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 한국 장애정책은 여타 복지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몇몇 제도나 정책을 야심차게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같은 현실이 빚어진 데에는 ‘연대’(solidarity)의 부재라는 우리사회의 뼈아

픈 현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는 ‘공속(共屬)의 감정’의 일환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연대는 복지국가 건설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자산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는 압축적 근대화를 겪으면서 효율성과 경제

적 가치만을 우선시 하게 됐고, 그 결과 사회적 연대라는 공속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학습하지 못

하게 됐다. 그것의 결과물은 주지하다시피 ‘사회적 위험의 개인화’와 ‘사회적 약자의 배제’

다. 이를테면 우리사회는 장애와 같은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단지 개인의 비극

이자 불행 정도로, 그리고 개별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 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회적 위

험의 개인화와 사회적 약자의 배제라는 당면 문제를 풀고,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형성 및 증진이

라는 장기과제도 풀 수 있을 것인가? 달리 말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사회적 약자를 포용·보호

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위험사회에서 언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지 모르는―도 안정된 삶을 보

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그간의 사회발전 방식과 정책지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사회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좋은 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첩경임을 익

히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발전 방식과 정책지향을 변경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

하여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것이 ‘사회적 질 접근’(social quality approach)이다. 사회적 질 접

근은 유럽에서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기획으로, “경제적 가치에 함몰된 사회발전을 넘어 개인

의 잠재력과 자아실현을 돕는 인본주의적 사회발전을 추구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은 그러한 발전

이 추구되는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Park Seung-M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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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14). 사회적 질 접근에 따르면, 사회적 질은 인본주의적인 사회발전 방식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시민을 아우를 때 높아진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질을 담보·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좋은 기획과 시도도 일정한 짜임새와 통일

성을 갖춘 사회적 구성물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이벤트에 불과할 뿐, 지속가능지

도 영속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질 제고를 위한 사회체계, 이른바 사회적 질 모델(social quality model)은 사회적 포용

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역능성 등 네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6) 사회적 

질 모델에 따르면, 포용성이 높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면 사회적 결속력과 응집력이 높아지며, 

사회경제적 보호를 통해 사회적 안전성이 증가하면 구성원의 권능과 역량, 능력이 높아진다(Beck 

et al., 2001: 312, 344). 따라서 사회적 질이 높은 사회란 구성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호 수준이 

높아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잘 되어 있는 사회이며, 또한 구성원들에 대한 포

용성이 높아 사회통합의 수준이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모델을 통한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국 사회의 질 제고는 물론 

사회적 위험의 개인화와 사회적 약자의 배제라는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를 풀 좋은 선택지라고 보

여진다. 사회적 모델의 의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주체성을 강조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맞선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인본주의적인 사회발전과 포용적 사회를 

주장하는 사회적 질 접근과 상당히 큰 친화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며, 정책적으로 봤을 때 큰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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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 01_ 토론

[토론문]

포용적�사회(inclusive� society)는�하나의�이상인가?

이소영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상태를 바람직한 사회상태로 변화시킴으로서 사회가 당면하고 있

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소위 그 당면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장애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발표자는 장애문제를 보는 시각을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하고 장애를 보는 시각이 

변함에 따라서 장애정책의 큰 틀이 변화되어 가는 현상에 주목한다. 발표자가 사회적 모델에 관

심을 가진 이유는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델의 기획이 갖는 긍정적인 효

과 때문이기도 하다. 즉, 발표자는 사회적 모델을 기저로 하는 장애정책의 발전방향이 사회적 약

자의 배제문제를 핵심과제로 삼는 포용적 사회정책의 촉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장애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사

회의 구성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포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는 사회정의에 대

한 합의의 수준이 높은 사회이며 그만큼 사회의 질이 높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사안들을 첨가하여 발표자의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데 일조하려고 한다.

2.

첫째로 발표문의 핵심인 사회적 모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려 한다. 사회적 모델은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분석의 초점을 전환시킨 새로운 장애 접근법으로 장애이론과 장애운동 모두

에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소위 의료적) 접근방법은 개인적인 한계들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

었으며, 이러한 개인적 결함을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박탈 상황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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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적 모델은 손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장애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물

리적 및 사회적 환경의 실패, 즉 사회적 장벽들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을 억압받는 소수로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장애인의 자

립적인 활동과 사회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이익, 배제, 

불평등은 당연시 되어서는 아니 되며, 법적 및 정치적 대응을 요하는 하나의 부정의(unjustice)의 

형태로 인식된다. 결국 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 장애정책의 핵심은 ‘무장벽 사

회’(barrier-free society)를 구축하는 것이며, 장애인이 완전히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

치적 행동이 요청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모델은 장애의 이론적 시각인 동시에 장애운동의 이념이다. 또한 이론

의 배경이 된 정치지형에 따라서 강조점의 차이도 나타났다. 영국의 사회적 모델(British social 

model)은 장애의 사회유물론적 시각으로 물리적, 구조적 혹은 제도적인 장벽들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7) 반면 미국의 정치사회모델은 미정치사상의 전통을 따라 주류사회에서 배제된 소수집단의 

권리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론적으로는 이념적 사회구성론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즉, 영국

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되고 억압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이 출

현한 반면, 미국의 경우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장애인의 표상에 더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사회적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가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사회적 모델은 소위 장애학(disability studies)에 대한 소개와 함께 몇몇 학자들에 의해 논

의된 바 있으나 학문적으로는 크게 발전되지 않았다. 사회적 모델이 우리나라의 장애지형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당사자주의’의 이념이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당사자배제불가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강조하며, 전문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차이의 정치학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정

치 세력화가 강조된다.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하다. 최근의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활성화 등은 당사자주의를 이념으로 한 장애운동과 그 성과들

로 여겨지고 있다. 

3. 

끝으로 복지 현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들을 짚어보면서 글을 마치려 한다. 한국의 장애인복

7) 핀켈슈타인(Finkelstein, 1980, 1983), 반스(Barnes, 1991), 올리버(Oliver, 1990)등의 사회적 모델 

이론가들은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의 창출을 설명하는 전체론적이며 유물론적인 시각

을 바탕으로 한다. 올리버(Oliver, 1990)는 장애의 출현을 19세기 산업화 과정의 산물로 보고 있

으며, 핀켈슈타인(Finkelstein, 1980) 역시 산업사회의 시장 경제의 특성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물

질적인 국면의 분석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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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상당한 외적 팽창을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포함)에 기여하기 위해

서는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반작용은 없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립생활운동의 영향으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 이동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비장애인이 외출할 때 대중교통을 

당연히 이용하는 것처럼 당연히 여겨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수의 비장애인들이 이러

한 서비스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소위 베푸는) 정책으로 여기곤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경우 장애운동의 결집력에는 기여하지만 지나치게 원론적으로 흐르

면 오히려 장애인의 현실적인 삶과 유리되기도 한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익만을 추

구하는 배타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장애인 전문가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

러한 반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최근의 확대된 장애정책들

을 볼 때 전문가를 배제한 복지서비스의 향상은 비현실적이기도 한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복지급여확대로 인하여 장애인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동시대의 서구의 장애인에 비해서 여전히 한국사회의 장애인의 삶의 질이 낮기 때문에 복

지의 확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서비스의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의 형성이다. 그러한 사회적 공감이 없다면 장애인들의 배제는 근

절되기 어렵다. 이미 장벽이 만들어져 있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스스

로 그 장벽을 허무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회적 모델의 기본 가정은 되씹어볼 필요가 있다.

○ 토론주제

한국 장애정책에 사회적 모델을 어떤 식으로 이식하는 것이 포용적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교육정책 등)을 예로 들어 폭넓게 토론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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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 02

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과제

권진욱*1)

Ⅰ. 도입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여기서 복지국가란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복지의 확보와 증진,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서강훈, 

2013; 정원오, 2010; 권진욱, 2015). 복지국가는 마셜(T. H. Martial)의 고전적인 설명대로 사회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궁극적인 국민권리가 확장된 사회국가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으며, 유사하게 

틸리(C. Tilly)의 언명대로 약탈국가가 점차 정교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지배양태(governance)

의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국가, 민주국가를 거쳐 복지국가로 전화했다고 볼 수도 있다(정원오, 

2010).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복지국가가 초기 단계(또는 미성숙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그것이 

명목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제도적,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취 이후에 현대국가들이 갖는 공통적인 

이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권진욱, 2015; 김연명 2016b; 윤홍식 2016).1)

  물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해서 여느 국가나 복지국가로의 경로가 보편적인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해체 또는 재편을 논하는 서구의 논리 또는 추세

(trends)를 맥락과 경로가 다른 한국사회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서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일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

의 경제 위기 앞에서 사회복지의 부담,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대해서 제도 개편을 한 경험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iou@kdemo.or.kr

1) 복지국가의 판별기준으로 브릭스(Asa Briggs)는 모든 시민(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첫째  최저생

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것, 둘째, 질병․노령․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격차를 감축시킬 것, 

셋째, 사회적 동의 속에 최상의 표준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한편 피

어슨(Christopher Pierson)은 브릭스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첫째, 사회보험, 인구학적 수당 등 사

회보장관련 정책의 제도화, 둘째, 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 상회, 셋째, 빈곤 제거를 국

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윤홍식, 2016). 한국은 이러한 고전적인 충족하므

로 복지국가의 최소조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융합인문학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7�공동학술대회(2017.10.28) 권진욱� /�한국�복지국가의�진단과�과제

32

있다. 하지만 한국은 복지의 절대부족 상태를 가까스로 면하는 이륙 상태(take-off)에 있다. 그 어

느 정부에서도‘요람에서 무덤까지’나 ‘베버리지 위원회 보고서’처럼 국정과제(presidential 

agenda)로 복지국가의 건설을 천명한 적도 없었고 사회적 합의를 일궈낸 적도 없다. 2000년대 

들어 크게 상승해왔다고 평가받는 한국의 공공복지의 경제규모 대비 비중(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복지지출)도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의 절반 수준 밖에 이르지 못했다. (<그림 1> 참

조)2)

  따라서 이미 상당한 복지수준을 성취한 서구의 제도와 정책 변동과 한국의 그것은 서 있는 기

반 자체가 상이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한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국민

의 인식과 함께 복지국가로의 경로를 밟아나가야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설계

 한국의 복지국가를 진단하기 전에 먼저 서구 복지국가의 특징을 살펴보자.

2)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한국 10.4%, OECD 평균 21%, 순사회지출은 한국 

10.5%, OECD 평균 21.4%로, 경제규모에 대비한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평균의 절

반 수준이다. 사회복지의 공여형태별 규모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현금급여 지

출은 한국은 3.6%(2013년), 3.9%(2015)인데 OECD 평균은 12.4%, 이웃한 일본은 12.2% 수준이

다. 한편 사회서비스지출은 한국은 5.3%(2013), 5.8%(2015), OECD 평균은 8.3%, 일본은 10.7%

에 해당한다.

* 출처: OECD SOCX (검색일시 2017. 10. 23)

<그림 1> 한국의 공공복지지출, 순사회지출 추이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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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주의 모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주로 북유럽국가들이 이에 해당한

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를 가족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생각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을 통해 노령, 의료, 가족, 실업, 교육 등 전방위에 걸쳐 높은 수준에 복지혜택

을 누리는 궁극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지탱을 위해서는 많은 유지비용이 필요하므로 높은 조세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사회적 연대의식과 같은 평등주의적 가치가 깊숙이 각인된 사회

문화적 토대 위에서 건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장시간 동안 전사회적 대화와 계

급집단간의 정치적 타협을 거쳐 제도와 정책방향이 형성되므로 경제적 충격이나 산업쇠퇴와 같은 

단기간의 급속한 사회 변동에 제도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노정한다. 따라서 최근 북유럽 지역에서 

복지개혁은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토대 위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유연안전성

(flexicurity)을 높임으로써 대외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관건으로 하고 있다.

  보수주의 모형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부유럽 대륙에 위치한 다수의 

국가에서 주로 관찰된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버금가는 높은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패키지를 갖고 있지만 차등이 존재한다. 보수주의 모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업, 직

종별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조합주의 모형으로도 불린다. 사회복지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사민주의형 보수주의형 자유주의형 남유럽형

탈상품화 

수준
높음 높음 낮음 높음

계층화 

유형

낮음

(평등주의)

고용 지위에 따름

(기여주의)

시장 의존과 국가 의존

(이중주의)

고용 지위

(후견주의)

탈가족주의 

정도

높음

(높은 국가책임)

낮음

(높은 가족책임)

높음

(높은 시장구매)

낮음

(높은 가족책임)

주된 대상 모든 시민
피고용인

(보험금 부담자)
빈곤층 이해관계자

복지관념 보편주의 보수주의, 기여주의 잔여주의(선별주의) 추수주의(대증요법)

재정조달 

체계
고부담 고급여 고부담 고급여 저부담 저급여

고부담 중급여(또는 중

부담 저급여)

지출 특징 사회수당(사회보장) 많음 사회보험 의존성 높음
공적 부조(생활보호) 중

심

사회보험 의존성 높음. 

기타 분야 수요중심 지

출

대표 국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

럽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

륙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

럽

* 주: Esping-Andersen(2007), 김연명(2016b)의 분류를 기초로 보완함. 전자는 ‘남부유럽’을 따로 분류하

지 않으며, ‘보수주의’대신 ‘조합주의’라는 분류명칭을 사용함.

<표 1> 복지체제의 유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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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보험은 직종별로 묶여있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일정한 차등이 존재하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가계 단위로 볼 때 주된 복지부담자(가장)에 가계원들이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보

수주의 모형은 (사회민주주의 모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범위(universal 

coverage)를 일단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부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지위 차별화(status 

segmentation)가 존재하는 차등적 보편주의 복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국가들은 보수주의 모형에서 따로 분류하여 남유럽형 모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남유럽형 모형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모형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제도적인 미성숙성을 보

인다. 남유럽국가들에서도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

한 수단이며,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다. 사회보험의 혜택은 부담자(주로 남성노

동자)의 기여에 따라 세대원들이 종속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조세 

수입(시민의 입장에서는 복지 부담)은 낮은 편인 상황에서 복지급여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voice)

가 정치적 행동주의로 활성화되어 영향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정책 일관성이나 제도적 체계성도 

부족한 편이다. 복지확장에 대한 법사회적 공감대나 계급간 정치타협이 없이 문제 요소를 집권정

치세력이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행사하는 집단이나 세력과 거래하거나 응답하면서 자원을 투하하

는 후견주의(clientalism)나 인기영합주의적 방식으로 해소하므로 국가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신

뢰성이 낮다. 부족한 재원과 불공정한 분배의 결합이 낳은 구조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는 큰 

사회문제로 남는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험과 민간영역에 크게 의존하지만 이는 개인별 소

득이나 재산수준에서 비롯한 기여도에 비례하므로 소득재분배나 생활안정 효과는 낮고 이는 다시 

사회복지체계의 보편주의적 특성을 침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남유럽형 모형은 사회보장에 대

한 높아진 눈높이와 그만큼 커진 복지수요만큼 세원 마련은 쉽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매

우 취약한 구조이다.3)

  자유주의 모형은 민간의 자원분배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국가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친)

시장주의 모형이다. 전통적으로 영미권 국가에서는 국가 권위에 대한 견제나 관료제의 비효율성

에 대한 의심이 높은 편이며 사회 자원배분의 일차적인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복지에 있어서도 영미권 국가들은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의 역량을 침식하고 자원

재분배 기능을 왜곡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의 비중과 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이려하며 사회복

3) 근래 남유럽의 경제위기는 과도한 복지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지 철학의 빈곤

과 제도적 비일관성에서 비롯한다. 사람이 지위와 연령의 고하, 능력과 미추 여부에 관계없이 누

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듯, 복지국가의 실현은 그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현대국가가 부

여받은 당위적인 목표이다.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 수준,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정

치적 타협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를 뒷받침할 제도적 

설계는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남유럽 위기의 경험은 그때 그때 생기는 복지

이슈와 문제들을 정책결정권자들이 대증요법적으로 모면하던 자원배분의 모순이 결국 축적되면서 

폭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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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련 조세나 재분배활동, 사회보험의 보장성 등은 최소수준에서 이뤄진다. 복지도 상품이나 

노동시장에서 구매해야하는(즉 상품화 수준이 높은) 사보험과 기업복지 등 민간영역에 주로 의존

한다. 국가의 복지활동은 최저생계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공적 부조에 집중된다. 자

유주의 모형은 국가는 민간영역에서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치며, 전국민이 아닌 소

수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주의 복지체계 또는 선택적 복지체계로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복지수혜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

회적 약자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시장능력을 바탕으로 유능한 시장구매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공공부조 수혜자가 계층화를 형성하는 이중주의(dualism) 복지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주로 서구에서 전형화된 복지국가의 모형을 재점검해보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한국의 복지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기로 하자. 

  한국의 복지국가 또는 복지체제는 어디에 속할까? 아마도 가장 유명한 유형 분류는 ‘유교주의 

복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 복지국가일 것이다 존스(Catherine Jones)는 한국을 포함한 동

아시아 5개국의 핵심적 특성을 ‘유교주의(Confucianism)'로 간주하고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권

위와 위계에 따라 하향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사회정책은 사회안정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유교주의 복지국가는 또한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사회복지기능을 담당하는 가계경제의 복

지국가(household economy welfare state)이다. 따라서 존스는“노동자, 참여가 없는 보수적 조

합주의, 교회 없는 보충성의 원리, 평등이 없는 연대, 자유주의 없는 자유방임주의”라는 특성을 

띈다고 보았다(윤홍식, 2016, 340-341; 김연명, 2016b, 48). 그러나 유교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론

의 설명은 서구 복지국가에 대비한 것일뿐이며,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모두 상

이한 문화적 가치와 정책, 제도적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복지체제로 볼 수 있을지에 대

한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한편에서 홀리데이(Ian Holiday)는 존스의 발전주의적 주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징을 생산주의 복지국가(productive welfare state)로 분류하고 있다. 홀리데이의 생

산주의 복지국가론의 주된 논지는 동아시아 국가는 성장지향적 개발국가이며 사회정책이 경제정

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볼 때 자유주의는 시장, 보수주의는 지위, 사민

주의는 복지 자체가 핵심어라면, 생산주의에서는 성장이 중핵적인 용어가 된다. 생산주의는 성장

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을 구사하며 사회권은 생산활동과 연계된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보장된다

는 것이다(윤홍식, 2016, 341-343; 김연명, 2016b, 48-49).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성장우선 정책과 

낮은 사회보장 수준(저복지)은 비단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구 또한 초기단계에서 밟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유교적 개발주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복지유형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국내외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특징과 발전경로의 측면에서 주목

할 만한 것이 혼합형 복지국가론이다. 한국은 여전히 민간보험, 기업복지 등 시장의존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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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복지의 총량 자체가 낮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을 강하게 띠지만,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고 가계중심의 가족의존성이 높으며 준보편주의적 특성(다양한 프로

그램 목록으로 구색맞추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특징도 함께 띠고 

있기 때문에 혼합형 복지국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김연명, 2016a).4) 거시 재정규모의 

총량면에서 볼 때 (일정한 사회적 절차를 거쳐) 현재의 극도의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형으로 상승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권진욱, 2015). 

  김연명(2016b, 59-60)은 초기 단계의 복지국가인 한국사회가 복지할당원리의 채택과 복지공급

주체의 선택(즉, 국가 또는 시장 양자택일) 여부에 따라 복지국가로서의 발전경로가 <그림 2>와 

같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정책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다룬다. 사회복지정책, 더 넓게는 사회정책은 정책학

의 중요한 한 분이이며, 정책학(policy study)은 인간사회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문(science)인 동

시에 기술(art)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정책과정 중에서 가장 초기인 문제의 파악과 의제의 설정

에 해당한다 즉 복지를 중심으로한 사회관련 제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의 해결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 

4) 조세와 그에 따른 복지지출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사민주의와 절대투입액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과 다양한 복지패키지의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나간다는 점에서 남부유럽과는 다른 유형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 정치적 선택 예상 수렴 경로

한국형 복지국가

․ 복지수요 폭증

․ 공공복지 지출 점증

․ 복지공급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 낮은 복지급여

․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

․ 복지사각지대의 잔존

✚ 보편주의 원리 강화, 

급여 수준 상승, 

공공부문 책임 강화
➠ 사민주의 복지체제 

(또는)

보수주의 복지체제

✚ 잔여주의 원리 강화,

급여 부담 하락,

민간부문 역할 강조
➠ 자유주의 복지체제

✚ 노동시장 분절화

복지사각지대 미해소

가족복지 유지, 강화
➠ 남유럽형 복지체제

<그림 2>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예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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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형 복지국가의 조건 분석

  복지국가의 노상에서 한국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거시적인 추이를 중심으로 설명보고자 

한다.

1.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15-64세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를, 0-14세는 유

소년 인구를 , 65세 이상은 고령인구를 의미하는데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쉽게 예상하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활

력을 상쇄하고 복지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복지체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변동 추이(1990~2060)
 

 

* 출처: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중 중위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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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에 의하면 2017년 현재는 생산가능 인구 5.3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

에는 2.6명이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된다.

  2015년 수립된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1.23 정도에 

머무르는 합계출산율을 강력한 일-가정 양립정책 등을 통해서 1.5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추이를 보면 정부의 보육과 고용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1.2~1.3 내외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고 경제위기에서 발생되는 소득감소, 

주택값의 지속적인 상승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고령화의 문제도 심각하다. 1970년 남녀평균 61.9세(남 58.7세, 여 65.6세)이던 평균수명이 

2014년 81.5세(남 78.0세, 여 84.8세)로 증가하여 44년간 약 20세가 증가하고 향후 44년간 7세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대한민국 정부, 2015). 노인 인구 비율은 <그림 3>과 같이 베이

비붐세대(1955~1974년생) 1,644만명이 노년층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 2050년대경이면 전체 인구의 4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기준으로 한

국의 노인 빈곤률은 48.4%로 OECD 평균인 11.9%보다 네배 이상 높은데, 노인의 절반가량이 복

지의 대상이자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의 하락, 노동 구매력 하락에 의한 내수시장

의 위축, 사회부담 비용의 증가, 읍면지구 공동화와 지방 소외심화 등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복지체계의 면에서도 과거 성장기의 한국사회는 앞서 언급한대로 유교적인 문화, 동아시아적 

복지체계로 보기도 하는데 가족복지와 기업복지의 결합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 가능

한 젊은 세대가 노동이 어려운 부모나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복지와 주로 남성 성인의 장기근속과 

연공제에 기반한 평생고용과 기업단위의 보상에 기반한 기업복지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오

늘날 저출산, 고령화가 일반화되고 대가족에서 핵가족과 다양한 형태의 세대결합 양태를 보이며 

가부장적인 문화가 해체되는 오늘날의 모습에서 이러한 가족복지와 기업복지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사실 가족복지와 기업복지는 사적 자기 구제(self help system)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보기 힘들다. 인구학적인 변동5)은 가족복지와 기업복지를 이미 

산산조각내었으며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체계의 재편 또한 시급하게 되었다.

5)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구변동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사회변화의 원인(독립변수)이라기보

다는 그 자체가 원인인 동시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결과, 즉 매개변수라는 지적이 가능하

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사회적 요인들이 집약되어 나타난 중요변수로서 인구 변동을 간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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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와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 지방 자치와 복지 인식의 상승

  최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고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자체가 상승하고 

있지만, 복지에 대한 기대치와 총수요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급여와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크

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는 복지의 적확한 수요를 일깨우는 효율적인 기제가 되고 있다. ‘이웃집 숟가락

수까지 꿰차듯 알고 있다’는 말처럼 효과적인 지방자치는 근린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에 다가

가는 밀착행정을 주요한 목표로 하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점차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었다. 전

체 세출에서 지방관련 세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사

회적 복지예산이 8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인프라 대비 복지 예산이 2012년대 6:4에서 2017년 

현재 약 2:8로) 지방사무는 곧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e-나리지표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자치단체 전체예산이 

151.1조원인데 그중 사회복지예산은 33조원 규모, 21.8%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서, 2017년에는 

자치단체 전체예산이 193.2조원, 그중 사회복지예산은 52.6조원 27.2%로 5년만에 19.6조원 규모, 

5.4% 비중만큼 크게 상승하였다.

  거시적으로 볼 때 세입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는 대략 8대 2이지만 재정지출은 중앙과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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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6로 편성되어 있다. 즉 복지수요에 대응할 지방의 소요예산은 많지만 중앙정부가 교부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일반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지정하

는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효과적이고 탄력

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구조이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규율이나 유무형의 행정지도 또한 더해

지다 보니 사회복지분야에서 그것이 선의이든 아니든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최적화된 자원배

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3. 신자유주의 경제환경 : 뉴 노멀 시대의 불확실성

  오늘날 일국단위의 거시경제와 성장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노정되었다. 특히 1998년의 

IMF대란은 국민경제 시스템의 조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일국적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노출되

었다. 가장 근래의 과거인,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까지, 가장 뚜렷한 세계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시스템의 강화였다. 고도성장기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 또는 신창타이(新常態)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저성장과 불확

실성을 특징으로 한다(김상조, 2016). 서구국가는 복지국가의 해체가 화두가 되었지만 한국은 복

지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한국 역시 IMF의 긴축의 경제 정책(the policy of 

economical austerity)을 맹목적으로 따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점차 복지의 절대적인 부족을 자

각하고 공적지출의 제고와 체계 정비를 추진해왔다. 당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신자유

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경쟁탈락자를 위한 잔여주의적 대응이었지만 점차 구조적인 대비를 시작하

게 되었다. 

<표 3> 복지국가 유형별 공공복지의 특징(2011년)

(단위: %)

유형
소득대체형 

지출

사고대응적 지출 노동시장 지출

합계
빈곤완화 

및 보건

사회

서비스
합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사민주의 11.5 12.9 8.9 4.0 1.3 0.4 0.9

보수주의 13.1 11.7 10.3 1.4 2.7 0.9 1.9

자유주의 7.1 11.6 10.3 .13 1.3 0.4 0.0

남유럽형 15.3 8.7 7.8 0.9 2.3 0.6 1.7

일본 11.2 11.3 9.2 2.1 0.5 0.2 0.3

한국 2.8 5.7 4.7 1.0 0.6 0.3 0.3

*출처: 강병구(2016),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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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저성장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패러다임 변경을 요한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요소의 투입을 통한 획기적인 경제성장 자체가 어렵기 때

문에 경제구조도 위험회피적인 사회정책과 친화적으로 설계해 나가야한다. <표 3>에서 보듯이 서

구의 복지국가들은 사고대응적 지출뿐만 아니라 사회임금 등 소득대체형 지출이나 노동시장 지출

의 규모와 비중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4.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한국의 경우,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민주진보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의 실현 의지와 강도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주장하는 사회정책 비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현 정부의 사회정책 비전과 정책 (2017~2022, 100대 국정과제)

분류 구호와 내용

국가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책 목표

1.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th) : 이윤주도 성장의 대안

2. 성장, 고용, 복지의 황금 삼각형 : 거시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안정, 관대한 

복지제도의 결합

사회정책 

비전

포용적 복지국가 : 포용적 성장(경제성장의 혜택이 사회전체의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

사회정책

프로그램

1. 복지정책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상향지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2. 보건의료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중심 부과, 공공의료 확충

3. 노동/주거복지 : 비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차별 개선, 최저임금 증가, 

청년수당 및 실업부조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아직 정부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까지는 검증하기 힘들지만 국정과제를 통해서 정책 

비전과 목표를 명목적인 수준에서나마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

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 확대, 둘째,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확대, 셋째, 복지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넷째, 재정건전성의 달성에서 복지 수요 달성으로의 정책 우선 순위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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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지국가를 위한 과제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한축에서는 당위론(sollen)적 필요와 존재론(sein)

적인 현상의 차원에서, 다른 한축에서는 담론적인 차원과 실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바로볼수 있

다. 당위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복지 수용의 충족이 필요한 반면 현실적인

(존재론적인) 처방으로서 재정적인 안정이 선결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한국적인 복지시스템의 패

키지들을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가야한다. 이를 도해로 나타나면 <표 5>와 같다.

<표 5>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과제 유형

1.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사회복지의 공감대는 막연히 높지만 이를 어느정도 선까지 우리 사회가 지지하고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혹자는 선거결과가 일반의지(general will) 또는 민의의 반영이

므로 진보든 보수든 그들의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의 지속성이나 장기적

인 합리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복지국가라는 대전제를 망각하고 당대의 정

치권력이나 정책논리에 순응하는 것이라 수 있다. 국가나 정부의 권력이 바뀌면 언제든지 뒤집어

져서 뒷걸음질 하는 취약성이 있고, 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예측가능성 또한 낮아진다. 특히 

여전히 절대 저복지의 수준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시장논리에 다른 공공복지정책의 약화는 복지체

계의 해체에 가깝다. 영미권의 자유주의도 활수한 금전적 후원이나 자원봉사문화 등 유무형적인 

민간영역의 자활성이 내재된 사회문화에 기반하여 발전한 복지체제이다. 따라서 정책은 세부프로

그램을 꾸준히 실험할지언정 복지국가의 달성(또는 복지수준의 향상)이라는 일관성을 갖고 추진

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의제를 놓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치세력간의 

타협이 필요하다. 남유럽의 사례는 복지수혜계층(시민)의 도덕적 해이나 방만한 재정운영의 측면

도 있지만 그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사회적 공감대 획득 절차 없이 

그때그때 대증요법적인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분류 담론적 차원(사회정책) 제도적 차원(사회복지프로그램)

당위론(정책원리) 사회 공감대 형성 보편주의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존재론(개혁방향) 적극적 복지 정책으로의 전환 한국에 적합한 복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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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주의 복지프로그램 확대 : 복지 수준의 상향과 범위의 확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캠프는 역설적으로 복지의 강화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움으

로써 전통적인 보수진영의 의제에 더해 진보진영의 의제까지 점유하는 포괄 전략(catch-all 

strategy)은 당선의 커다란 지렛대 역할(leverage)을 하게 되었다. 당시 복지분야에서 내세웠던 

‘촘촘한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양자 어디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양자의 의미

를 모두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지난 박근혜 저우의‘촘촘한 복지(서비스의 실현)’는 선택적 복지였으며, ‘맞춤형 복지’라

는 언명의 선거공학적, 언술적인 업그레이드였을 뿐이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재정건정성에 초점

을 맞추다보니 역설적으로 복지의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에 머물고 말았다(권진욱, 2016).

  복지 개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난 정부가 했던 방식의 본질을 벗어난 한시적 복지 

방편(재정손질, 지하경제 양성화)을 타파하고, 본질적인 한국의 복지체계의 근간을 개혁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부담-저복지(저혜택)에 머물러 있는 복지부담과 급여를 동시에 높여서 중부

담-중복지 수준으로라도 올림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근원적 목표인 보편주의를 강화해나가야 한

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복잡한 복지 서비스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대신 복지의 범위

(coverage)를 높임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좁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 명료

성을 갖춰야 하며 앞서 언급한 사회적 합의, 정치적 타협 절차는 복지체계가 선결되어야 한다. 

3. 적극적 복지정책 추진으로의 방향 전환

  최근 가장 재정팽창이 컸던 분야는 두말할 필요 없이 사회적 수요의 폭증을 반영한 사회복지 

분야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회복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

장,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분야의 예산을 합치면 이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사회정책 역시 전환이 필요하며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개혁 과제가 상

정할 수 있다.

  첫째는 복지정책 최우선순위의 변경이다. 복지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국민이 

병들고 불행한데 나라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곳간에 돈을 재워두고 있다면 결코 성공한 복지정

책이 아니다.  복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지난 정부가 그랬듯 수요 억제를 통한 재정 건전성의 달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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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에 응하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은 효과적인 공공복지 수요의 수준과 수단을 펼

치기 위해 끊임없이 거듭된 시행착오 위에서 이뤄진 것이지 국가의 자본 축적을 위했던 것이 아

니다. 물론 인기영합주의(populism)이나 후견주의(clientalism)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

록 정책결정에 대한 감시와 복지지출과 재원의 동반 체계(pay-go system)를 갖춰야 한다. 

  둘째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연동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저성장 시대에 돌

입하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대립된다는 낡은 관념을 극복하고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되는 방

안을 찾아야 한다. 근래의 사회투자국가는 한계애 다다른 경제적 생산 수단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 고용, 소득과 같은 인간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회혁신과 성장을 이룩한다

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사회투자국가론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더 이상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

다. 사회투자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같은 궤에서 보고 연동하여 추진한다(기든스; 주성수, 

2017). 오늘날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임금], [임금-고용], [고용-사회복지]로 순환하는 삼각 순환 모

델로 볼 수 있다(김연명, 2010). 

  셋째는 사회복지 친화형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효과적인 근린복지를 위

해서 중앙보다는 지방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의 개입이 장벽으로 자리 잡아 왔

다. 적절한 운영규율이 작동하기만 한다면 일단 법정지방세를 서구와 비슷한 수준(국세 대 지방

세, 5대 5나 그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단체장의 무리한 

선심성 공약 등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4. 한국 현실에 걸맞는 복지시스템의 구축과 기동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도래는 인구절벽, 지방붕괴, 재정 등으로 가시화되어 사회 구성

원들로 하여금 빈곤과 불평등,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복지체계의 이

행 경로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보편주의가 강화된다면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적 복지체계로 

갈수도 있고, 반대로 잔여주의가 설득력을 갖는다면 자유주의적 복지체계로 갈 수도 있다. 또한 

의외로 가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남유럽형 복지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중산층의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의 형성 또는 동의라는 중요한 정치적 기반을 획득

하지 못하고 있다(김연명, 2016b, 65). 정책결정자나 연구자가 어떤 명분과 주장을 한들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국상황에 걸맞게 최적화된 방향으로 합의해서 가는 거버넌스적 

관리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맞게 세부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할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충격을 분산하고 완충해나갈 장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공백

으로 남은 분야들이 많다. 서구 선진국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문화적으로 다르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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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정학적 요인까지 감안한 한국의 사례와는 다르다. 한국의 사정을 감안한 복지시스템을 정

교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Ⅳ. 결론

  오늘날과 같은 저성장, 불확실성의 ‘뉴 노멀 시대’의 사회에는 복지 자체가 경제적 온기를 

데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면 복지와 관련한 상당

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지만 요소를 투입해서든, 기술혁신을 통해서든 과거의 낙수효과

(trickle down)론, 사회복지망국론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증진과 

소득정책을 통해서 돈이 돌게 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급격한 기술변화와 유연화 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더 이상 사회복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커진 수요와 높아진 인식수준 만큼 사회복지의 볼

륨자체를 키워야 한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체계를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펼쳐가

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 시스템의 대체는 아니지만 돌봄노동, 사회적 경제 등 탈시장화된 공공성이 강

한 분야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투기시장, 지하경제 등의 대한 공적 감시 강화와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을 선순환시킬 필요도 있다. 복지개혁을 위해서 기술혁신, 경제혁신 못지않게 지금은 

사회혁신, 정치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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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 02_ 토론

[토론문]

한국�복지국가의�과거,�현재,�미래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사회가 1987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어 왔지만 경제

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겪고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정책의 방향은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인 동시에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복지정책의 방

향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론 부분에서 한국에서 복지

국가로의 이행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 다음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

의 유형과 특징을 사민주의형, 보수주의형, 자유주의형, 남유럽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저

자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는 유교적 복지국가로 분류되며,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권위주의 복지체

제―권위와 위계에 따른 하향식 구조화―의 성격을 띤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은 사회안정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발표문에서의 내용만으로는 근거가 빈약해 보이며, 향후 

이와 관련된 근거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예상경

로를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누락되어 논리적 개연성이 크게 부족해 

보인다.

본론에 해당하는 ‘Ⅲ. 한국형 복지국가의 조건 분석’에서 저자는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자치

와 복지 인식의 상승, 신자유주의 경제환경,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등 총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첫 번째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짚어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률이 OECD 평균보다 4배 가량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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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생산성의 하락, 노동 구매력 하락에 의한 내수시장 위축, 사회적 부담의 

증가, 읍·면 지구 공동화와 지방소외 심화 등 악순환의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외에 저자는 지방자치가 복지수요를 일깨우는 효율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신자유주의 

경제환경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했다는 점, 그리고 2017년 촛불시민혁명에 의거한 정권교체로 

사회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앞선 논의들을 통해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복지국가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선 어떤 노

력이 필요하고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네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

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 확대, 적극적 복지정책으로의 방

향 전환, 한국 현실에 걸맞는 복지시스템의 구축 및 기동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토론자가 볼 때 

논지전개 상의 아쉬움이 눈에 띤다. 각각의 논의가 나열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

하는데 필수적인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복

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들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자가 가장 아쉽게 느꼈던 것은 구체성 있는 설명이 부족

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이 한국이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복지지출 수준이나 재정규모보다

는 전달체계나 제도 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저자에게 당부하

고 싶은 건, 향후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한국 복지국가의 역동성을 놓

치지 말고 후속연구에 담아내길 바란다는 것이다.



제2부 워크숍

연구윤리�강화�

워크숍(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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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한국연구재단�연구윤리정보센터�

� � �안내�및�앱(App)�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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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교육이수증�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한국대학기관생명윤리위원회협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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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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